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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외국인투자심사 현황 (2025 연례보고서)

1. 개요

 ㅇ 일본 재무성은 2025년 외국인투자심사 연례보고서를 통해 투자심사 및 조치 현황 등
을 공개1)

  - 연간 신고 건수는 3,401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사이버보안과 전력·가스 
등 인프라 분야가 다수를 차지

  - 다만, 권고·명령 등 시정조치는 0건으로 실제 정부 개입은 제한적

< (참고) 일본 외국인투자심사 절차 >
① 사전신고

수리
⇨

② 심사
위험 
식별
⇨

③ 권고·명령

위반
⇨

④ 조치명령
지정업종

(핵심+⾮핵심)2)

1% 취득 이상
(비상장사 1주) 

수리 후 30일* 
투자금지기간 내 
심사 (위험 無 → 
종결·투자실행)

관세·외국환등 
심의회 의견청취 후 
변경·중지 권고 또는 

명령

권고·명령 위반 시 
주식처분 등 

필요조치 명령 

 * 투자금지기간(30일)은 최장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, 국가안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는 단축가능 

2. 주요내용

➊ 신고건수 역대 최대 경신, 증가추세 지속

 ㅇ (신고건수) 총 3,401건으로 전년 2,903건 대비 17.2% 증가, 2015년 대비 약 6.9
배 수준

  - ▲주식취득 사전신고(PN-SP3)) 1,872건, ▲특정행위 사전신고(PN-CA)4) 213건, 
▲기타5) 1,316건

 ㅇ (증가요인) '19년 개정으로 상장사 신고기준이 10% → 1%*로 낮아지고, 특정행위 신고
**가 신설된 것이 증가 요인

1)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,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Annual Report (FY2025), 
Ministry of Finance, Japan. 동 연례보고서의 통계는 회계연도(FY2025, '25.4.1.~'26.3.31.) 기준

2) 지정업종(designated business sectors): 국가안보 확보, 공공질서 유지, 공공안전 보호, 일본 경제의 원활한 운영 관점에서 
재무성·소관부처 공고로 지정된 업종(무기·항공기·원자력·우주·사이버보안·전력·가스·통신 등). 이 중 안보 위험이 특히 큰 업종은 
핵심업종(core business sectors)으로 별도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

3) Prior Notification for Stock Purchases; 상장사 주식·의결권 1% 이상 취득 또는 비상장사 주식·지분 취득시 요구되는 사전신고
4) Prior Notification for Certain Actions; '19년 개정으로 신설된 신고유형으로, ▲외국투자자 본인 또는 관계자의 임원 선임 

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찬성, ▲지정업종 사업의 양도·폐지 제안에 대한 찬성이 대상
5) 사업목적 변경, 금전대부, 사채취득, 주식양도, 지점 설치, 사업양수, 의결권 공동행사 등

https://www.mof.go.jp/english/policy/international_policy/fdi/Data/20260729231413.html
https://www.mof.go.jp/english/policy/international_policy/fdi/designated_sectors_fdi.pdf
https://www.mof.go.jp/english/policy/international_policy/fdi/core_sectors_fdi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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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* 일본은 회사법상 1% 이상 지분 보유시 주주제안권을 보유, 이를 근거로 신고기준 설정
  ** ▲외국투자자 본인 또는 밀접관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의안에 찬성, ▲지정 업종 사업

의 양도·폐지 제안에 찬성

< 사전신고 접수 추이>

❷ 사이버보안 편중 지속, 항공·우주 분야 신고 급증

 ㅇ (업종) 사이버보안 분야6) 신고 비중이 55%로 최대이며, 인프라(14%), 무기·항공·원
자력·우주·이중용도(12%), 공급망(7%) 순7)

   * 항공기·우주 분야가 전년 대비 각각 93.6%, 148.4% 증가

< 주요 업종별 신고건수 및 비중 >
업종군 FY2024 FY2025 전년⽐ 비중

사이버보안 2,072건 2,443건 17.9% 55%
인프라(전력·가스·수도·철도 등) 413건 431건 4.4% 14%
무기·항공·원자력·우주·이중용도 341건 505건 48.1% 12%
└ 항공기 47건 91건 93.6% –
└ 우주 31건 77건 148.4% –
공급망(특정 중요물자8) 관련) 303건 276건 (8.9%) 7%
기타(보안서비스·바이오화학·농어업 등)

6) 데이터처리·정보서비스, 소프트웨어, 집적회로, 반도체 기억매체 등('19.8월 지정업종 추가, '19년 이후 통신업 포함 계상)
7)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고는 각 업종에 중복 계상되어, 업종별 합계(4,213건)는 전체 신고건수(3,401건)를 초과
8) 특정중요물자(specified critical products):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정령으로 지정. '22.12월 항균성 물질제제, 비료, 반도체, 

축전지, 영구자석, 중요광물, 공작기계·산업용로봇, 항공기 부품, 클라우드 프로그램, 천연가스, 선박 관련 기자재 11개 품목 
지정 후 순차 확대(현재 16개). 재무성은 이에 대응해 '23.5월 관련 제조업·금속 3D프린터·드론 제조, '24.9월 반도체 제조장
치·첨단 전자부품·공작기계 부품·선박용 엔진 제조를 외환법상 핵심업종에 추가

https://www.cao.go.jp/keizai_anzen_hosho/suishinhou/supply_chain/doc/sc_gaiyou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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❸ 비상장·경영참여형 투자가 다수, 실질 투자주체는 미국계

 ㅇ 주식취득 사전신고(PN-SP) 건 중 비상장사 대상이 1,623건으로 상장사 신고 건수
(249건)를 크게 상회

  - (상장사) 취득방법은 기존주식 취득이 92%(230건)로 대부분이며, 투자목적은 자산관리·
경영참여 병행이 61%(151건)로 최다

  - (비상장사) 취득방법은 신주취득이 56%(906건, 설립+자본증자 목적)로 과반 이상이며, 
투자목적은 경영참여가 54%(880건)로 최다

< 취득방법 및 투자목적 >

기타

취
득
방
법

투
자
목
적

자본증자
목적의 

신주취득

자산관리

경영참여

자산관리·경영참여 
병행
기타

자산관리

경영참여
자산관리·경영참여 
병행
기타

상장사(249건) 비상장사(1,623건)
기타

자본증자 
목적의 

신주취득

건

설립 목적의 
신주취득

기존주식 취득

건

(주 1) 투자 목적의 "기타"에는 주식 취득권 행사 및 자사주 취득 등이 포함
(주 2) 취득 방법의 "기타"에는 계열사 설립, 자금 지원 또는 국내 회사와의 합작 투자 설립 등이 포함

기존주식 
취득

151 건

건

 ㅇ (투자출처) 일본 소재 투자자*(615건)를 제외하면 미국(303건), 케이맨제도(273건), 
싱가포르(144건) 순

    * 외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50% 이상을 직·간접 보유한 일본법인도 외
국투자자로 간주됨

  - 한국 소재 투자자는 69건(상장 1건, 비상장 68건)으로 약 3.7% 수준

❹ 심사기간은 평균 9.2영업일, 권고·명령 발동은 없음

 ㅇ (심사기간) 심사는 평균 9.2영업일* 소요되었으며, 이는 신고 수리에서 심사 종료까지
의 기간으로 사전신고가 철회된 건은 미포함

    * 법정 심사기간(투자금지기간)은 수리일로부터 30일(최장 4개월 연장 可)

  - 5영업일 내 처리가 약 25%이며, 14일 내 처리 약 67%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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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(철회) 신고 철회는 484건으로, 재무성 및 사업소관부처와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
거래 취소 또는 수정 후 재제출을 위해 철회

 ㅇ (조치) 권고·명령 발동은 없었으며, 거래 관련 사항 보고 징구9)만 2건

    * (참고) 과거 '08년 전력 관련 기업 주식취득 중지 권고·명령 사례 有, 최근 '26.4월에는 공작기계 제조기업 
주식취득 중지 권고한 바 있음(동 연례보고서가 '26.3월까지의 건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동 건은 제외)

❺ 미신고 적발 증가, 제재보다 사후 모니터링 중심

 ㅇ (미신고 거래) 적발은 580건으로 전년 356건보다 증가, 대부분 제도 인지 부족 및 
내부 관리체계 미비에 기인

  - 적발 시 조사 서식10) 제출을 요구한 후, 고의성·자진신고 여부·은폐 시도·반복성을 
종합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

 ㅇ (사후보고) ‘25년 사전신고 면제제도* 개정 후 사후보고 801건, ⾮지정업종 사후보고11) 
4,913건으로 모두 증가

    * ('19년 도입) ▲임원 취임(밀접관계자 포함), ▲지정업종 사업 양도·폐지의 주주총회 제안, ▲지정업
종 관련 비공개 기술정보 접근을 하지 않을 것 등 면제조건 준수 시 사전신고 면제. 
('25년 개정) 외국정부와 유사한 리스크의 특정외국투자가(Type-A)·준특정외국투자가(Type-B)를 
신설, 전자는 전 지정업종 사전신고 의무, 후자는 지정핵심사업자 투자 시 면제 배제

  - 면제제도 이용 시에도, 주식 보유기간 중 면제조건 준수 및 투자자 속성 변경 시 보고 
등 의무가 있음 

 ㅇ (벌칙) 보고기간 중 부과 사례 없으며, '19년 외환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실적 없음

< 사후관리 및 집행 추이 >

구분 FY2022 FY2023 FY2024 FY2025
미신고 적발 534건 1,184건 356건 580건
면제제도 사후보고 756건 640건 702건 801건
└ (외국금융기관 포괄면제) (546건) (426건) (323건) (348건)
비지정업종 사후보고 4,113건 4,152건 4,552건 4,913건
벌칙 부과 0건 0건 0건 0건

9) 외환법 제55조의8(보고징구):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투자자에게 그 
대내직접투자 거래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음. 추가적인 법적 조치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 중요 사실을 정확히 확인
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임의적 협의만으로는 신속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발동하며, 불응 또는 허위보고 시 벌칙 대상

10) case investigation form; 위반 개요, 발견 경위, 관리체계, 위반 사유, 재발방지책을 기재
11) 지정업종 외 업종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나, 지분·의결권 10% 이상 취득 시 실행일로부터 45일 내 사후보고 의무

https://www.mof.go.jp/english/policy/international_policy/fdi/Laws_and_Regulations/FEFTA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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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[참고] 외환법상 벌칙 규정

 (제70조) 사전신고 의무 위반, 변경명령 위반 등에 3년 이하 구금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, 
병과 可 (위반 대상물 가액의 3배가 1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그 3배 이하로 상향)

 (제71조) 보고의무·현장검사 관련 위반에 6개월 이하 구금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
 

3. 시사점

 ㅇ 신고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평균 9.2영업일, 14일 내 처리 67%를 기록한 점은 위험 
기반 차등 심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

  - 저위험 사안은 법정 투자금지기간 도래 전에 조기 종결하고 고위험 사안에 집중

 ㅇ ⽇ 재무성은 미신고 거래 적발을 최근 중점 추진 영역으로 기술하며, 그 결과 매년 
일정 수의 미신고 사안이 적발되고 있다고 언급

  - '22년부터 각 지방재무국에 외투심사 담당자를 배치하고, '25년부터 경제산업국 등 
타 부처 기관과 협업하여 관할 내 위험기업을 선별


